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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금융 허브 홍콩을 
대체할 수 있을까?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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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블의 히어로 영화 중 2016년 개봉한 '닥터 스트레인지'를 보면, 외부 위협으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

한 세 곳의 생텀(성지)은 뉴욕, 런던, 그리고 홍콩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세 도시가 전 세계의 3대 금융허브 

도시로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닥터 스트레인지'의 대마법사가 금융을 지키는 것이 곧 지구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분명한 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립된 자본주의 질서에서 금융의 역할이 매우 크

다는 것이다. 그리고 홍콩은 전 세계 금융의 중심에 서 있는 국가이다.

1. 금융산업 번영의 토양은 '자유'

불과 700만 명의 인구 밖에 없는 작은 국가지만, 은행과 증권 및 보험사 그리고 자산관리 및 운용회사 

등 업계의 규모와 수는 대한민국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정도이다. 홍콩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업을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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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었고 이는 글로벌 금융기업

들을 빠르게 흡수하였다. 작은 국가에서 이런 것

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유"라는 가치를 팔

아 금융사들을 유혹했기 때문이다. 자유가 강조되

는 국가는 유동성(Liquidity)과 유연성(Flexibility)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며 이는 혁신과 새로운 아

이디어 창출에 기여하고 구조적 및 기능적으로 금

융의 자율 경쟁 제도를 유리하게 만든다.

홍콩의 경우가 그러했다. 대한민국에서 매우 

당연한 세금인 상속세, 증여세, 이자소득세가 홍

콩에는 없으며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 또한 비교적 

적기 때문에 금융산업에 유리한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 부자들의 안식처처럼 들려 부정적인 어감을 

가진 '세금천국'(Tax Heaven)이라고 불리는 것이 

역설적으로 글로벌 금융기업들을 빨아들이는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럴 뿐만 아니

라 홍콩은 달러와 연동되는 고정환율제(페그제)를 

선택하고 있다. 홍콩에 들어온 외국 은행 등이 환

율을 걱정하지 않고 파생상품 등의 거래를 원활하

게 할 수 있는 그라운드를 제공해주고 있다.

하지만 홍콩은 이제 3대 금융허브의 타이틀을 

넘겨줘야 한다. 절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제도가 

전복되었다. 중국은 1997년도 당시 홍콩을 영국

에게서 넘겨받으며 제조업으로 세계시장에 진출

하기 위해 홍콩의 금융시스템을 십분 활용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이제 자체적으로 충분한 금융시스

템을 갖추었고 홍콩의 금융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정치적 사안들이 생겨버렸다.

2020년 중국 양회는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

전의 보호를 위한 법률제도 및 기구 제도를 만들

고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결정 초안《全国人民代

表大会关于建立健全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

安全的法律制度和执行机制的决定（草案）》"을 

통과시켰다. '홍콩국가안전법'으로도 불리우는 이 

법안의 핵심 쟁점은 다음 7가지로 정리될 수 있

다:

1) 홍콩에 국가안전을 지키는 법률과 체제를 

만들어 국가안전을 해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하고 제지하며 처벌한다.

2) 외국 또는 해외 세력이 홍콩을 이용해 분열, 

전복, 침투, 파괴 활동을 예방, 제지, 처벌한

다.

3) 홍콩은 조속히 국가안전을 지키는 법을 만

들고 홍콩의 행정, 입법, 사법기관은 이 법

에 따라 국가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예방, 제

지, 처벌한다.

4) 홍콩에 기구를 설치해 국가안전을 지킨다.

5) 홍콩에 국가안전교육을 실시한다.

6)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홍콩판 국가보안법 제

정 권한을 부여해 국가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등의 행위를 예방하고 제지하며 처벌

하도록 한다.

7) 본 결정은 공표일부터 시행한다.

2. 세계 금융허브로서 홍콩의 종언

홍콩 시민들은 이 법안이 전인대 의제로 채택

되었다는 뉴스를 접하자 곧바로 항의 시위에 나섰

다.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 홍콩의 시위는 전 세

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조

처를 하겠다고 경고하였고 영국의 보리스 총리는 

화웨이 설비를 35%까지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철

회하며 항의를 표시하였다. 하지만 중국은 눈 하

나 깜짝하지 않고 시위를 강경 진압하였다.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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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중 언론인 리즈잉(黎智英)은 "홍콩 시민들에

게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 이민 가든지 끝까지 

싸우든지.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였지만 결

국 실패로 돌아갔다. 이젠 이민이라는 선택만이 

남았다. 홍콩 시민들뿐만 아니라 3대 금융허브 지

위도 어디론가 이민 가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   

'헥시트(Hexit)'1) 가 다가왔다.

골드만삭스는 작년 6월 홍콩 내 민주화 시위 

이후 홍콩 부자들과 외국인들은 약 50조 원(400

억 달러) 예금을 홍콩에서 인출해 나갔다고 보고

했고 홍콩 최고 부자 리카싱(李嘉誠) 전 청쿵(長

江)홀딩스 회장은 총 재산 중 절반 이상인 17조 

원을 홍콩에서 빼내 영국·캐나다 등지로 옮겨놓

은 상태다. 그뿐만 아니라, 홍콩의 아파트 가격은 

전년보다 40% 이상 하락하였으며 인력 유출 또한 

영국의 시민권 제공 검토로 가시화되고 있다.2) 

동북아 금융허브의 꿈을 대한민국이 꾼 적

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의 공약으로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수립하고 

2007년 말에는 '금융 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장을 위

원장으로 하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상설화

되었고, 2009년 1월에는 서울과 부산이 금융 중

심지로 지정됐다. 서울을 홍콩·싱가포르와 맞먹

는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키우고, 세계 50대 자

산운용사 지역본부를 유치한다는 계획도 발표됐

다. 하지만 싱가포르·상하이·도쿄가 각축을 벌

1) 홍콩(Hong Kong)과 엑시트(exit)의 합성어로 해외 투자 자금
의 홍콩 대이탈을 뜻한다. 최근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과 미국
의 홍콩 특별 지위 박탈 조치 등으로 홍콩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헥시트 우려가 커져, 세계 금융 중심지였던 홍콩의 위상도 흔들
리게 됐다.

2)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1/
2020060100104.html?related_all

이는 가운데 서울은 후보로 거론조차 되지 않는 

세계금융지수 33위 도시에 그치고 있다.3)

3. 한국이 홍콩의 금융허브 자리를 이어받으

려면?

한국이 홍콩의 금융허브 자리를 이어받기 위해

선 "자유"라는 가치 장사에 뛰어들어야 한다. 그리

고 이를 위해서 기존의 먹거리를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겠다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

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국은 절대 금융허브가 될 

수 없다.

제조업 중심의 한국을 금융과 서비스업 중심

의 체제로 재편하지 않으면 금융허브의 지위를 유

지하기 매우 힘들다. 제조업은 곧 수출을 의미하

며 이는 자국 통화의 가치가 낮아야 유리하다. 기

획재정부의 주요 국가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한국이 27.8%로 독일(21.6%), 일본(20.8%)보다도 

높고 미국(11.6%)·영국(9.6%)과는 격차가 매우 

크다. 이미 언급했듯이 홍콩의 고정환율제는 금융

허브로 거듭나는 데에 큰 원동력이 되었다. 한국

이 이러한 구조를 타파하고 경제 체질개선을 해내

기 위해선 국가적 규모의 큰 결단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의 세금 제도는 금융업에 불리하게 

설정되어있다. 상속세는 한국이 50%로 OECD 평

균세율인 25.2%보다 2배가량 높다. 증여세, 양도

세, 이자소득세 등 또한 매우 높다. 세금 뿐만아니

라 홍콩의 높은 이자율의 보장, 합리적인 배당제

도, 계약자나 수익자를 제한 없이 변경할 수 있는 

3)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1/
2020060100108.html?utm_source=naver&utm_medium
=original&utm_campaig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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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등은 유동성과 유연성을 보장해주었다. 하지

만 한국의 현 상황은 정반대이다. 금융에 불리한 

현 상황은 금융회사들이 한국을 고려할 일말의 여

지도 주고 있지 않다.

홍콩으로부터 금융허브 지위를 가져오기엔 개

선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와 가치관 문제 등이 너

무나 많다. 그렇다면 이렇게 손 놓고 있어야 하는

가? 

재미있게도 중국의 실수로 비롯된 기회에 중

국 덩샤오핑의 정책이 떠오른다. 덩샤오핑은 미국

과 1979년 수교 직후 "흑묘백묘 주노서 취시호묘

(黑猫白猫 抓老鼠 就是好猫)" 즉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는 말로 현재

의 중국 발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경제 개발 모델

을 시험할 경제특구 네 군데를 지정하여 시행하였

으며 이는 정치이념을 고수하는 동시에 새로운 경

제정책을 도입하는 방식이었다.

한국이 금융허브의 지위를 가져올 수 있는 유

일한 방식은 한국의 홍콩을 만드는 것이다. 서울

과 부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금융허브 특구를 

지정하여 세제 혜택을 주고 유연성과 유동성이 보

장되는 도시를 지정하여 글로벌 금융기업들에 "자

유"라는 가치를 팔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기존 가

치 및 경제 체질과 최소한으로 부딪치도록 특별도

시를 지정하여 육성하지 않는 한, 금융허브의 지

위는 싱가포르에 빼앗길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경우 아마존과 GE(General Electric) 등

의 기업이 본사 이전을 계획하면 각 도시에서 여

러가지 혜택과 구상안이 담긴 제안서를 보내고 시

장과 주지사 등이 일종의 '영업'을 한다. 글로벌 금

융기관들이 갈 곳을 잃은 현 시점에, 우리나라도  

"자유"를 보장해주겠다고 나서서 발로 뛰어야 할 

때가 아닐까?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문자후원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


